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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전문대학원(Law School) 진학가이드(78)

제3회(2014년)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

Ⅰ. 개 요 

(1) 법무부는 지난 2014년 4월 8일  제8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

여 ‘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’와 ‘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’을 

결정․발표하였다.

(2) 제3회 변호사시험은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(2013. 4. 26.)에서 정

한 ‘입학정원 2,000명의 75%(1,500명) 이상’이라는 합격기준을 적용하

여, 면과락자 1,950명(응시인원 2,292명) 중 1,550명을 합격자로 결정

하였다.

- 학계․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, 

작년 합격인원(1,538명), 응시생 실력 수준,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

으로 고려하여 합격인원을 결정하였다.

- 특히,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

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.

(3) 또한,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제4회 변호

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․결정하였다.

- 그 결과, 2015년 제4회 시험 합격자는 기존 합격기준과 유사하게 ‘원칙적으

로 입학정원 대비 75%(1,500명) 이상으로 결정하되,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

격자 수․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’하기로 하였다.

- 2016년 이후는 차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.

- 로스쿨 1기생의 5년․5회 응시제한이 도래하는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의 

탄력적 운영이 불가피한 점, ‘입학정원 75% 이상’ 기준으로도 응시인원 증가 

등 사정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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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현황

1. 합격인원 : 1,550명 / 응시자 : 2,292명

※ 2회 변호사시험 : 합격인원 1,538명 / 응시자 : 2,046명

- 합격률 : 입학정원(2,000명) 대비 77.50%, 응시자 대비 67.62%

- 응시횟수에 따른 합격률 

구 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

초시 1,816명 1,395명 76.81%

재시 346명 133명 38.43%

삼시 130명 22명 16.92%

※ 초시, 재시, 삼시는 응시기회 차감여부에 따른 분류로 학위취득 연도를 기준

으로 당해연도 응시는 초시, 다음연도부터 재시, 삼시로 구분함

2. 합격기준 점수 : 총점 793.70(만점 : 1,660점)

※ 위 총점은 시험위원 채점점수에 법정 산식을 적용하여 조정을 거친 점수로

서, 이를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도, 타회 시험 응시자와 실력수준 등을 비교․평가

할 수는 없음

3. 성별 / 학부 법학전공 및 비전공자 합격자 비율

구분
성별 전공별

남자 여자 법학 전공 법학 비전공

2013년 848명(55.14%) 690명(44.86%) 621명(40.38%) 917명(59.62%)

2014년 869명(56.06%) 681명(43.94%) 825명(53.23%) 725명(46.77%)

- 전년도에 비해 여성 합격자 비율은 소폭 하락(0.92%↓)하였고, 법학전공자 

비율은 다소 상승(12.85%↑)하였음

4. 성적 현황

- 초시자 평균득점은 871.53점으로 전체 응시자 평균(843.35점)에 비해 다소 

높은 반면, 재시․삼시자 평균득점은 735.8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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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타났다.

- 전체 과락자 342명 중 초시자의 과락인원은 169명으로 전년도 237명보다 

대폭 감소하였고, 재시․삼시자의 과락비율은 초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

았다.

Ⅲ. 합격자 발표방식 개선

(1) 합격자명단과 응시번호를 함께 공고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하여 금년부터는 

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고하고, 대신 응시자본인이 개별적으로 변호사시험 

홈페이지에서 성명과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(2)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

격자명단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

적을 수용,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변경한 것이다.


